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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율주행 산업에서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현재 자율주행 실현에 있어 가장 적극

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자율주행기술 개발 초기에는 중국의 기술이 글로벌 수준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그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자율주행 기

술 개발과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정책이 있다. 중국은 아직 자율주행차 관

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도로교통안전법 과 같은 법률에서도 자

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지역별로 조례를 제

정해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율주행 기

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국가 차원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

라, 먼저 지방 법규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시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국은 ‘차량-도로-클라우

드 통합’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자

율주행 전용차로, 무선통신망, 클라우드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차 사고 시 법적 책임 귀속에 대한 논의가 중국 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한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의 법제적 대응이 우리

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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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자율주행이란 센서, 카메라, 레이더, LiDAR, GPS 및 차량 주변 환경을 실시

간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인공지능의 정교한 알고리즘의 조합을 통해 사람의

개입 없이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말한다. 자율주행은

일반적으로 미국 자동차공학회(Society of Automated Engineers, SAE) 기준

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한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35년에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신

차 보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자율주행 기술 격차로 인해 시범구역 내에서도 특정 노선으로만 운

행이 가능한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율주행 산업에서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현재 자율주행 실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자율주행기술 개발 초기에는 중국의 기술이 글로벌

수준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으나,1)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대규모 투자

를 바탕으로 그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예컨대, 2021년 중국의 바이두는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Waymo)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운전자 없는 로보택

시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24년 4월 베이징에서는 일반도로에서 무인 자율주

행 버스의 시범 운행을 시작하였다.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40개 이상의 도

시에서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 테스트와 시범 운행이 이루어졌고, 총 3만 2천

킬로미터 이상의 테스트 도로가 개방되었으며, 7,700장 이상의 테스트 및 시범

운행 번호판이 발급되었다.2) 한국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2024년 초 보고

한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첨단 모빌리티

기술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앞지른 상태이다.3)

중국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배경에는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법정책이 크게 자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주요 법정책을 개관해 본다. 또한,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개인정

1) 2017년까지 중국 내 자율주행차 특허 수는 총 2,602건에 달하나 이 중 중국인(기업)이 출

원한 특허는 13.6%에 불과하였고, 국제적으로도 특허의 절대적인 양이나 질이 낮다는 분

석으로는 최의현, “중국 첨단자동차 산업의 발전, 혁신 성과 그리고 한계”, INChinaBrief

Vol.363, 2018년, 14∼15면.

2) 童钰翔, “智能网联汽车道路交通安全管理体系建设相关法律问题研究”, 道路交通管理(2024.7.),

38면.

3) 미국의 첨단모빌리티 기술력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 86.3, 일본 85.8, 한국 84.2로 평가되

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 기술수준평가 , 2024년,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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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및 데이터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논점이 있는 가운데, 중국 학계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시 법적 책임의 귀속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이는 자율

주행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중국에

서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중국의 법제와 법적 책임 귀속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본다.

Ⅱ.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 법과 정책

1. 중국의 자율주행 단계에 대한 기준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 법정책을 개관하기에 앞서 자율주행 단계에 대한 기

준을 살펴본다. 중국은 자율주행 단계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자동

차 제조업계는 SAE 기준(SAE J3016)을 참고하고 있었다. SAE 기준은 인간

운전자가 운전의 모든 측면을 책임을 지는 레벨 0(無 자동화),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가속・감속 중 하나를 지원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둘 다 지원할 수는 없는
레벨 1(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조향과 가속・감속을 모두 제어할 수 있지만

인간 운전자가 계속해서 운전 환경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레벨 2(부분 자동화),

시스템이 특정 조건에서 운전의 모든 측면을 처리할 수 있지만 시스템 요청

시 운전자가 이를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레벨 3(조건부 자동화), 특

정 조건이나 환경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작동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영역 외부

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는 레벨 4(고도 자동화), 사람의 개입 없이

모든 조건에서 차량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레벨 5(완전 자동화)의 여섯 단계

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SAE 기준이 외국의 기술과 산업 관행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하에 2021년 8월 차량 운전 자동화

등급 4)을 발표하여 독자적인 국가표준을 마련하였다.5) 중국의 차량 운전 자

동화 등급 은 SAE 기준과 유사하게 운전 자동화를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의

여섯 단계로 나누고 있다.6) SAE 기준이 레벨 0을 운전 자동화가 없는 수동

4) 汽车驾驶自动化分级(GBT 40429-2021).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 全国汽车标准化技术委员会，“GB/T 40429-2021《汽车驾驶自动化分级》 正式发布”(2021.9.17.)

6) 레벨 0(응급보조). 레벨 1(부분적 운전 보조, partial driver assistance): 차량이 단일 방향

(종방향 또는 횡방향 중 어느 하나)의 운전 보조 기능을 제공. 레벨 2(조합적 운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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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의 단계로 보는 것과 달리, 중국 기준은 레벨 0을 응급 보조(emergency

assistance) 단계라고 하여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LDW), 자동긴급제동장치

(AEB) 등 안전 보조 장치 기능이 추가된 것을 의미한다.7) 또, SAE 기준의 레

벨 0∼2는 사물・사건 감지 및 대응(Ob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
OEDR)을 운전자가 담당한다고 규정하지만, 중국은 운전자와 시스템이 OEDR

를 담당한다고 규정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면 중국의

‘차량 운전 자동화 등급’ 국가표준은 SAE J3016의 분류 체계와 대동소이하다.

중국의 국가표준에 따르면, 레벨 2까지는 운전 주체가 인간이며 시스템은 인간

의 운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긴

급 상황이 발생하려는 경우 일시적으로 운전에 개입하는 운전 보조 단계이고,

레벨 3부터를 시스템이 주도하는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다. 후술하는 선전 경

제특구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관리조례 8) 제3조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스마

트 커넥티드 차량(Intelligent Connected Vehicle, ICV)9)’이란 자율주행시스템이

사람의 조작을 대체하여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하며,

조건부 자율주행, 고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2024년 6월 발표된 베이징시 자율주행차 조례(의견수렴안) 10) 제2

combined driver assistance): 차량이 동시에 종방향 및 횡방향의 운전 보조 기능(조향 및

가속/감속을 동시에 조작 가능)을 제공하지만, 운전자가 항상 제어를 준비해야 한다. 레벨

3(조건부 자율주행, conditionally automated driving):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모든 주행 과

제를 수행할 수 있지만, 필요시 운전자가 제어해야 한다. 레벨 4(고도 자율주행, highly

automated driving): 차량이 특정 조건에서 모든 주행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레벨 5(완전 자율주행, fully automated driving): 차량이 모든 도로

및 환경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7) SAE J3016 기준의 레벨 0는 모든 운전 작업이 운전자에 의해 수행되지만, 중국의 레벨 0

는 특정 안전 보조 기능이 있을 때에만 해당 단계로 간주된다(华夏EV, “解读：《汽车驾驶

自动化分级》（GB/T 40429-2021）的5个级别”(2021.10.10.)).

8) 深圳经济特区智能网联汽车管理条例(2022.6.23.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통과, 2022.8.1. 시행)

9)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성장에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전문가포럼, “中 스마트 커넥티드 카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발전 추진”(2024.1.19.)).

중국 국가표준으로 제시된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술어와 정의(의견수렴안) 에서는 지능

형 커넥티드 차량을 “차량 내 센서, 제어기, 액추에이터, 통신 장치 등을 이용하여 환경 인

식, 지능형 의사결정, 자동 제어 및 협력 제어, 정보 교환 등의 기능을 실현하는 차량을 통

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智能网联汽车 术语和定义(征求意见稿)(2021.7.)). 한국에서도 2024

년 2월 13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커넥티드자동차”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커

넥티드자동차란 자동차를 비롯한 교통수단, 교통시설, 그 밖의 장치・시설・장비・기기 등

과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동법 제2

조 제1호의7)).

10) 北京市自动驾驶汽车条例(征求意见稿)(20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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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 역시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자율주행차’는 조건부 자율주행, 고도 자

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량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 관련 법규들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완전 자율주

행시스템,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있

으며,11) 이들은 각각 SAE 기준의 레벨3, 4, 5에 해당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

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는 자율주행시스

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율주행자동차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구분하고 있다.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는 제한된 조건

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작동 한계 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하며(제2조 제2항 제1호), SAE

기준의 레벨 3에 해당한다.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

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하

며(제2조 제2항 제2호), 적어도 SAE 기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단계에 해

당한다고 해석된다.12)

<운전 자동화 등급과 분류 요소의 관계>13)

1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자동차 및 자동

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12)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으나, 2024년

9월 1일 현재까지는 이에 관한 정함이 없다.

13) 汽车驾驶自动化分级 차량 운전 자동화 등급 표1

등급 명칭
차량 종방향 
및 횡방향 
동작 제어

사물・사건 감지 
및 대응(ODER)

동적 운전 작업 
인수

설계 운행 
조건

레벨 0 응급보조 운전자 운전자 및 시스템 운전자 제한적

레벨 1 부분적 운전보조
운전자 및 

시스템
운전자 및 시스템 운전자 제한적

레벨 2 조합적 운전보조 시스템 운전자 및 시스템 운전자 제한적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 시스템 시스템

동적 운전 작업 
인수 사용자

(인수 후 
운전자가 됨)

제한적

레벨 4 고도 자율주행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제한적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무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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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관련 법규

1) 법률

자율주행은 다양한 법률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민법, 형법 등 전통적인 법

률은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책임 귀속 등의 문제에서 관련이 있고, 중국의

‘데이터 3법’14)은 자율주행차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수집, 보관,

처리, 역외 이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률은

다수 있지만, 자율주행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입법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1년 3월 24일 중국 공안부가 발표한 도로교통안전

법(개정안) 제155조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은 폐쇄된 도로와 장소에서

테스트를 통과하고 임시 운전 번호판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중국이

상위법률에서 자율주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이 개정안이 최초이나,

2021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안전법 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조문은 반영

되지 않았다. 2024년 8월 중국 공안부는 도로교통안전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의 도로 진입, 사고 발생시 책임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은 중국 국무원

2024년 입법계획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15) 가까운 장래에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성 법규

국가 차원의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도시는 지방성 법규를 마련해 시

행 중이다. 2022년 6월 광동성의 선전시는 선전 경제특구 지능형 커넥티드 차

량 관리조례 를 제정하여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최

초의 자율주행차 관련 지방성 법규이다. 동 관리조례는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을 조건부 자율주행차, 고도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 등 3단계로 구분하

며,16) 모든 유형의 자율주행차는 다른 차량과 주변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도

록 차량 외부에 자율주행차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선전시가

지정한 도로구역17)에서만 주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일으키는 사고

14) 중국의 데이터 3법이란 네트워크안전법 , 데이터안전법 , 개인정보보호법 을 말한다.

15) 新京报, “自动驾驶拟受法律规范，《道路交通安全法》修订列入年度立法计划”(2024.8.27.)

16) 동 조례 제3조에서 “완전 자율주행이란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도로 환경에서의 동적 주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 것

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완전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명확히 함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하

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도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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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단계별로 법적 책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운전석에 운

전자가 탑승해야 하는 지능형 커넥티트 차량이 운행 중 사고를 냈을 때에는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량이 운행 중

사고를 냈을 때에는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배상책을 부담하며(제53조),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피해는 제53조에 따라 운전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가 배상을 한 후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54조). 그

리고, 자율주행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 서버에 보관하도록

하고, 당국의 승인 없이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제47조). 선전시는 동 조례 시행 이후 2024년 5월까지 총 944km

의 테스트 및 시범 도로를 개방했으며, 19개 기업의 349대 지능형 커넥티드 차

량에 대해 총 1,037장의 도로 테스트 및 시범 응용 통지서를 발급하였다.18)

선전시의 뒤를 이어 2022년 11월 상하이시는 상하이시 푸둥 신구 무인 자

율주행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 혁신 응용 촉진 규정 19)을 발표하였고, 이후 쑤

저우시, 항저우시, 장쑤성 등 여러 지역에서 자율주행 산업 촉진을 위한 지방

조례를 잇달아 발표하였다.

3. 자율주행 관련 주요 정책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 시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한다. 즉, 중국 정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 방향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하에서 중국의 자율주행 관

련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

1) 중국 제조 2025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은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

한 ‘중국 제조 2025’20)에서 시작되었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제조업이 규모

는 크지만 강하지 못하다는 인식 하에, 세계 최고 제조강국 실현을 위해 실행

17) 자동차와 도로,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 무선 정보의 교류와 공유 등 자동차와 도로의 협동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도로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18) 低速无人驾驶编辑部, “国内10+城市已为自动驾驶立法”(2024.7.16.)

19) 上海市浦东新区促进无驾驶人智能网联汽车创新应用规定(2022.11.23.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통과, 2023년 1월 1일 시행).

20)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国发〔2015〕28号)(2015.5.19.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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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향후 30년 간의 3단계 혁신계획으로, 자율주행차 기술을 포함한 여러 첨단

기술 개발을 강조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장기적 발전계획을 구상하였다.21)

2) 인터넷+ 적극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2015년 7월 4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인터넷+ 적극추진에 관한 지도의

견’22)은 인터넷 플랫폼과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의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정책을 담고 있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교통운수부는

이 지도의견의 후속 조치로 ‘인터넷+’ 편리한 교통 추진 및 지능형 교통 발전

촉진 실행방안 23)을 발표하였다. 동 실행방안에서는 교통과 인터넷의 통합을

보다 광범위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해 교통 정보화를 통한 중국 교통산업의 현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4가지 실천전략24)을 제시하였다.

3)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도로 테스트 관리 규범(시범시행)

2017년 7월 개최된 바이두 AI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바이두가 개발 중인 자

율주행차의 베이징 제5순환도로 주행 모습을 영상채팅 방식으로 상영하였다.

자율주행 체험자로 나선 바이두의 창시자 리옌훙 회장이 운전석이 아닌 조종

석에 앉아 있고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

킴과 동시에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제기되었다.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무

허가로 시내를 주행한 것은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위반이라는 것이다.25) 자

율주행차에 적합한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한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사건 발생 5개월 후인 2017년 12월 베

이징시 교통위원회는 베이징시 공안교통국, 베이징시 경제정보위원회 및 기타

21)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디지털화, 네트워크, 지능화,

신에너지, 신소재, 신장비 등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혁신의 가장 포괄적이고 규모가 큰

이동체와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혁신주도 발전,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공식 지목했다(차두원, “중국 자율주행 정책 추이와 향후 전

망”(2024.6.30.))

22) 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国发〔2015〕40号)(2015.7.4. 발표)

23) 国家发展改革委 交通运输部关于印发《推进“互联网+”便捷交通 促进智能交通发展的实施方案》

的通知(发改基础[2016]1681号)(2016.7.30.)

24) 4가지 실천전략은 첫째, 지능형 차량의 수준 향상과 지능형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둘째,

지능형 교통 인프라 지원 강화와 차세대 교통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셋째, 차량 인

터넷과 자율주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및 기술 연구 강화, 넷째, ‘인터넷+’ 교통편

리 중점 실증사업 실시이다.

25) 베이징시 교통관리국의 관련 부서는 리 회장에게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

다(中国日报网, “法规“松绑”自动驾驶将上路 李彦宏的罚单或成历史“(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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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와 함께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가속화에 관한 베이징시 지도의견(시범

시행)'과 ‘베이징시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관리 시행세칙(시범시행)’을 발표

하여26) 공공도로에서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규범화하였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는 중국 최초로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가 가능한 도시가 되었으며,

상하이시도 2018년 3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발표하였다.27) 2018년 4월에는 중

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교통운수부가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도로 테스트

관리규범(시범시행) 28)을 공동 발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도로주행

테스트 규범을 마련하였다.29)

4) 지능형 차량 혁신 발전전략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계획

2020년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1개의 부처는 지능형 차량 혁신 발전

전략 30)을 발표해 자율주행차 사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차량 자동

화・통신망 기술 통합 등을 지원하였다. 2020년 10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신

에너지 차량 산업 발전계획(2021∼2035년) 31)에서는 2025년까지 제한구역에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2035년까지 대규모 양산을 달성한다는 계획

을 수립하였다.

5) 도로교통ᆞ・자율주행 기술 발전 및 응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2020년 12월 교통운수부는 도로교통ᆞ・자율주행 기술 발전 및 응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32)을 발표해 일부 지역에서의 로보택시 시범 운행 및 상용화

서비스 추진에 나섰다. 이 지도의견은 2025년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기초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도로 기반시설 지능화, 지능형 교통시스템 핵심기술 및 제품

26) 《北京市关于加快推进自动驾驶车辆道路测试有关工作的指导意见(试行)》和《北京市自动驾驶

车辆道路测试管理实施细则(试行)》(2017.12.15.)

27) 2018년 2월 상하이 경제정보위원회, 공안국, 교통위원회는 ‘상하이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

차 도로 테스트 관리조치(시범 시행)’를 발표했으며, 동 관리조치는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

차 도로 테스트 신청 조건, 테스트 신청 및 검토, 테스트 관리, 사고처리, 위반 운영 책임

등의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8) 工业和信息化部 公安部 交通运输部关于印发《智能网联汽车道路测试管理规范(试行)》的通

知(工信部联装﹝2018﹞66号)(2018.4.3.)
29) 이들 부처는 2021년 7월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도로 테스트 및 시범 응용 관리규범(시

범시행)智能网联汽车道路测试与示范应用管理规范(试行) 을 발표하여 도로주행 테스트 시

범 응용의 주체, 안전요원, 차량 등 관련 기준을 재규명하였다.

30) 关于印发《智能汽车创新发展战略》的通知(发改产业〔2020〕202号)(2020.2.10.)

31) 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2021—2035年)(国办发〔2020〕39号)(2020.10.20.)

32) 关于促进道路交通自动驾驶技术发展和应用的指导意见(交科技发〔2020〕124号)(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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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테스트 검증의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자율주행 분야의 표준

제정, 국가급 자율주행 시험기지와 시범 실시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산

업화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6)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진입 및 도로주행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

2023년 11월 중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和城乡
建设部), 교통운수부는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진입 및 도로주행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 33)를 발표하여,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차의 지정 지역 내 도로주행

을 허용하였다. 중국은 자율주행의 발전전략을 도로 테스트 및 시범 응용 단

계, 시범 진입 및 도로주행 단계, 대규모 보급 단계의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

데, 위의 통지를 통해 중국의 자율주행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범 진입 및 도로

주행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선언하였다.34)

7) 자율주행차 운송 안전 서비스 지침

2023년 12월 중국 교통운수부는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전기버

스운송사업자,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자

율주행차 운송 안전 서비스 지침(시범시행) 35)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에는 ①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차

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36) ② 교통안전 평가를 통과해야 하

며, ③ 운송 중에 최소한 한 명의 운전자 또는 안전요원이 탑승해야 하고,37)

④ 차체에 자율주행차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38)

33) 关于开展智能网联汽车准入和上路通行试点工作的通知(工信部联通装〔2023〕217号)(2023.11.17.)

34) 童钰翔, “智能网联汽车道路交通安全管理体系建设相关法律问题研究”, 道路交通管理(2024.7.),

39면.

35) 交通运输部办公厅关于印发《自动驾驶汽车运输安全服务指南（试行）》的通知(2023.12.5.)

36) 물리적으로 폐쇄된 고정노선, 상대적으로 폐쇄된 고정노선 또는 교통 환경이 단순한 고정

노선, 주변 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를 시내전기버스운송사업에 사용

할 수 있고, 교통상황이 양호하고 주변 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를 택

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간선도로 또는 주변 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시내 도로

등에서 자율주행차를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물질 운송사업에서의

자율주행차 사용은 금지된다.

37) 시내전기버스운송사업, 여객운송사업에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자 또는 안전요

원 1명을 차내에 배치해야 하고, 화물운송사업에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안전요원을 차내에 배치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에 레벨 3 자율주행차, 레벨 4 자율주행차

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요원 1명을 차내에 배치해야 하고, 레벨 5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정부 동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 내 운행 시 원격 안

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원격 안전요원 대 차량의 비율은 1:3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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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공지능(AI)+ 행동

2024년 3월 개최된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서 리창 총리는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39) ‘AI+’

는 2024년 10대 정부 과제의 첫 번째 항목으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적극

적인 데이터 개발, 개방, 유통으로 생산성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한 계획이

다.40)

이에 발맞추어 베이징시는 2024년 7월 ‘AI+ 추진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로

봇・교육・의료・문화・교통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AI를 응용한 시범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해 베이징시를 AI 도시로 육성하고

자 한다. ‘AI+ 추진 행동계획’ 중 ‘AI+교통’은 도로・차량・유동인구・날씨 등

대형 데이터를 생성해 자율주행 훈련을 지원하고 도시 교통망 효율성을 높이

겠다는 계획이다.

4.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추진 방향

1) 자율주행기술 개발의 두 가지 경로

베이징 사회과학원의 왕펑(王鹏) 연구원은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가

선도하는 ‘단일 차량 지능(单车智能)’과 ‘차량-도로-클라우드의 통합(车路云一

体化)’이라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하면서, 후자는 자율주행을 위한 중국식

솔루션으로 평가되며 향후 전세계적으로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개발의 방향을

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41)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시스템(Vehicle-Road-Cloud Intergrated System,

VRCIS)’이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사람, 차량, 도로 및 클라우드의 물

리적 공간과 정보 공간을 하나로 융합하여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실현하는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

을 말한다.42) ‘단일 차량 지능’은 차량을 더 지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차량 자

체를 연구하는데 반해,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은 차량 자체의 지능을 강조

38) 중국전문가포럼, “[정책분석] 中 정부, 자율주행차량 안전 서비스 지침 발표”(2023.12.7.)

39)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산업 전 영역으로 확장하는 '인터넷+'라는 개념을 쓰고 있었는데,

2024년 양회에서 최초로 'AI+ 행동'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40) 유재흥, “세계인공지능대회를 통해 살펴 본 중국의 AI+ 행동 계획과 산업계 동향”, 중국

전문가포럼(2024.7.30.)

41) 王鹏, “自动驾驶新路径：车路云一体化的前景与挑战”, 第一财经(2024.6.21.)

42) 中国智能网联汽车产业创新联盟，「车路云一体化系统白皮书 (20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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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첨단 통신 및 현장 감지 기술 등 도로 측 인프라와 클라우드

제어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감지하고 의사결정 및 제어를 실

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글로벌 기술혁신 생태 플랫폼인 Plug and Play China

(璞跃中国)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단일 차량 지능’과 ‘차량-도로-클라우드 통

합’의 차이는 기술과 비용이 차량 측과 도로 측에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있다고

보며, 수많은 차량에 고가의 센서 장비를 장착하는 것보다는 도로 측 인프라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그리고 ‘단일 차량 지능’ 분야에서 중국 기업

들이 경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지만,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을 통해

추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43)

2)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의 기술적 이점과 도전 과제

(1)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의 기술적 이점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은 실시간 상호작용 및 협업적 의사결정을 통해

‘단일 차량 지능’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환경 인식이 가

능하다. 우선, ‘단일 차량 지능’은 주로 감지 범위가 제한적이고 날씨나 빛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쉽게 받는 카메라, LiDAR, 초음파 센서와 같은 차량

에 탑재된 센서에 의존하는 반면,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은 차량에 탑재된

장비의 성능에 제한받지 않고, 도로 측 시설의 센서를 통합하여 더 넓은 지역

을 커버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환경 감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물에 가려지거나 악천후인 상황에서 ‘단일 차량 지능’은 감지 사각지

대가 발생하거나 정확한 감지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차량-

도로-클라우드 통합’의 도로 측 센서는 차량 자체 센서에 비해 더 넓은 범위

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감지 정보를 제공하여 차량의 감지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은 차량 측과 도로 측의 정보가 클라우드에

서 상호 연결되고 공유된다. 이렇게 공유된 교통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하여 차량의 주행 경로를 최적화하고 의사결정의 예측력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교통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예를 들어, 전방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클라우드는 즉시 정보를

후방 차량에 전달하여 정체를 피할 수 있도록 경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

43) 中国青年报, “政策频出 自动驾驶汽车加速‘行驶’”(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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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시간 상호작용 기능은 차량의 반응 속도와 의사결정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킨다. 이 점에서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은 기술의 통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교통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기도 하다.44) 기술

의 지속적인 발전과 적용 범위의 확장으로 ‘차량-도로-클라우드의 통합’은 향

후 전 세계 도시 교통에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지능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기술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시스템이나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의 무인 택시 등이 ‘단일 차량 지능’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중국의 전국 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부

주임인 먀오웨이(苗圩)는 이들 기업이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을 활용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인프라 건설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

한 바 있다.45)

(2)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의 전망과 도전 과제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차량-도로-클라우드 통

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우선, 5G와 같은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차량과

도로 시설 간의 데이터 전송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교통시스

템의 반응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

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석하여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으로써 차량이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통흐

름을 최적화하여 전체적인 교통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교통시스템을 더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

한편,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은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양옆에 수많은 센서, 통신 장비 및 기타 첨단 하드웨

어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장비의 구매, 설치, 유지보수에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 표준의 통일 문제가 있다.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은

44) 한국에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의 도입을 늘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교통

데이터를 관리할 전담 인력이 지자체에 부족함으로 인해 지역 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광역 서비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S에 클라우드를

접목한 ‘교통 개선 클라우드 서비스(Traffic Management as a Service)’ 구축 사업이 추

진되고 있다(동아닷컴, “지능형 교통체계(ITS)...‘클라우드’ 접목으로 진화한다”(2023.10.27.))

45) 新华网, “瞭望 | 车路云一体化何时大爆发”(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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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시스템, 도로 측 시스템, 클라우드 플랫폼 간의 원활한 협업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스템 간의 상호 연결과 통신이 필수적이며, 기술 표

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시스템 간 호환성이 떨어져 전체적인 성능 발휘에 장애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의 실현을 위해서는 통일된

기술 표준의 수립과 각 영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

능형 차량 기본지도 표준 체계 구축 지침(2023판) 46), 국가 차량 네트워크 산

업 표준 체계 구축 지침(스마트 커넥티드 차량)(2023판) 47) 등 일련의 문건을

발표하여 국가표준 체계의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차량-도

로-클라우드 통합’ 표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8)

3)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에 관한 중국 정부의 정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들 정책 가운데 신에너지 차량 산업발전

계획(2021-2035) 에서는 2025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2030년에는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

시하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4년 1월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

등 5개 부처는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응용 시범

사업에 관한 통지 49)를 발표하였다.50) 이 통지에서는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산업발전을 위해 스마트 도로 인프라51) 구축, 셀룰러 기반 차량・사물통신
(C-V2X)52) 단말기 장착률 제고, 고정밀 지도의 안전한 적용 모색 등을 추진

46) 智能汽车基础地图标准体系建设指南(2023版)(2023.3.3.). 이 지침은 자율주행산업에 있어 지

리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47) 国家车联网产业标准体系建设指南(智能网联汽车)(2023版)(2023.7.18.). 이 지침에서는 2030년

까지 차량의 스마트화 및 네트워크 주요 기술을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커넥

티드 차량 표준 시스템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48)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응용 시범사업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홈

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이다(工业和信息化部, “智能网联汽车“车路云一体化”应用试点工作问

答“(2024.7.3.)).

49) 工业和信息化部・公安部・自然资源部・住房和城乡建设部・交通运输部关于开展智能网联汽车“车
路云一体化”应用试点工作的通知(工信部联通装〔2023〕268号)(2024.1.1.)

50) 이들 5개 부처는 2024년 7월 1일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시

범도시 목록에 관한 통지(关于公布智能网联汽车“车路云一体化”应用试点城市名单的通知)

에서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 20개의 시범사업 도시를 선정하였다

51) 시범 지역에서 5G 통신망이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날씨 등 운

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변의 차량에 전달하는 장치(노변 기지국, Road Side Unit,

RSU)를 포함한 C-V2X 인프라를 구축하며, 교통 신호나 교통 표지판 등의 네트워크화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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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6월 30일에 발표된 베이징시 자율주행차 조례(의

견수렴안) 제14조는 베이징시에서 신설, 개조, 확장하는 도로는 지능형 도로

측 인프라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차량-도로-클라우드 통

합’ 발전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아래 각 시범사업 도시는 차량-도로-클

라우드 통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베이징시는 2024년 5

월 말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신형 인프라 건설 사업 입찰 공고를 통해 시

전역에서 2,324㎢의 범위를 선정하여 6천 개 이상의 도로를 스마트 도로로 개

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약 99억 위안(약 1조 9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53) 중국자동차공학회 등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차량-도로-클

라우드 통합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 산업 가치 증대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중

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중국 내 관련 시장 산업의 규모는

2025년 7,295억 위안(약 139조 원)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2조 5,825억 위안

(약 492조 원)으로 늘어나 연평균성장률이 28.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54)

이상에서 보듯이 중국은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추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이 ‘단일 차량 지능’과 상충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단일 차량 지능’과 ‘차량-도로-클라우드 통

합’은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전자가 발전해

야 후자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55) 예컨대, 중국 공정원 원

52) V2X는 ‘Vehicle to Everything’의 약자로 차량이 클라우드로 외부의 차량, 도로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차량과 차량 사이 통신(V2V),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V2I), 차량 내 유무선 네트워킹(IVN), 차량과 이동단말기간 통신(V2P) 등을 총칭한다(중

국전문가포럼, “중국 스마트 커넥티드카(ICV) 산업 동향”(2022.3.8.). 차량과 모두를 잇는

차량・사물통신((V2X) 기술은 와이파이 기반의 WAVE-V2X 방식과 Cellular 기반의

C-V2X 방식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각각 특징과 장점이 있지만 향후 자율주행시대를 대

비해 대용량 통신이 가능한 C-V2X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공학저널, “차량과 모두

를 잇는 ‘V2X’, 자율주행의 안전 책임진다”(2024.3.19.)). 세계 최초로 C-V2X 단일 표준을

채택한 중국에 이어 미국이 두 번째로 C-V2X 단일 표준을 채택하였고, 한국에서는

WAVE-V2X 방식을 고수하려는 국토부와 C-V2X 방식을 추진하려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수 년간 대립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C-V2X를 채택하였다(디지털데일리, “기회 잡은

C-V2X, 통신사 주도 자율주행 시대 열릴까”(2023.12.13.)).

53) 건설 자금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이 각각 70%와 30%의 비율로 출자할 예정이다(赛文交

通网, “再投99.3亿，北京高级别自动驾驶示范区4.0阶段建设启动”(2024.6.4.)).

54) 中国汽车工程学会・国家智能网联汽车创新中心・中国信息通信研究院・中国银河证券股份有限
公司, 车路云一体化智能网联汽车 产业产值增量预测 (2024.2.), 25면.

55) 雪球, “‘单车智能’和‘车路云一体化’的区别和联系”(202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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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자 칭화대학 교수인 리쥔(李骏)은 ‘단일 차량 지능’은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의 기초이며,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은 도로 측 데이터를 수집하여 차

량의 데이터를 보완함으로써 자율주행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 하며, 리커창(李克强) 중국 공정원 원사 역시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은

기술과 산업발전의 추세에 부합하는 개념이며, 이 방식은 ‘단일 차량 지능’을

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56)

Ⅲ.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 귀속에 관한 논의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 사고시 법적

책임의 귀속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그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제도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중국 학계의

논의를 검토한다.

1. 자율주행차 자체의 책임주체성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 주체에 관해서는 중국 학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

시되고 있다. 크게는 자율주행차를 책임주체로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와57) 자율주행에 적용된

인공지능은 자유의지가 결여되어 책임 능력이 없다는 견해58)로 나뉜다. 후자

는 자율주행차가 의존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은 인공지능 제품으로서 스스로 법

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책임 주체

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9) 즉, 자율주행차는 자신의 행동이 인간이나 어떠

56) 北京通信信息协会, “李克强院士：车路云一体化智能网联汽车挑战及对策”(2023.5.18.)

57) 郑志峰, “自动驾驶汽车的交通事故侵权责任”, 法学(2018年第4期), 29면.

58) 인공지능 기술이 도출하는 결론은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적 결과로서, 내재된 감정

이나 인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인간의 속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자율

주행차에 법적 주체성을 부여하자는 견해는 현대 법의 본질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한다

(康兰平・王紫函, “自动驾驶汽车交通犯罪中刑法规制研究”, 东南法学(2021年第1期), 62∼64면).
59) 叶良芳, “人工智能是适格的刑事责任主体吗?”, 环球法律评论(2019年第4期), 67면; 刘艳红,

“人工智能的可解释性与 AI 的法律责任问题研究”，法制与社会发展(2022年第1期), 85∼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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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자율주행차의

제조자, 판매자 또는 운전자에게 있다고 한다.

2021년 발표된 중국 도로교통안전법(개정안) 제155조 제2항에서는 자율주

행 기능과 수동 운전모드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 개

발 단체가 책임부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전 경

제특구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관리조례 제53조와 제54조는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운전자, 차량 소유자 및 관리자,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하이시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테스트 및 응용 관리 방법 60) 제43조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자율주행차가 교통

사고를 일으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테스트 및 응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가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우선 부담하고, 이후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하이시 푸둥 신구 무인 자율주행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 혁신 응용 촉진 규정 제29조 역시 “무인 자율주행 스

마트 커넥티드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에 따라 자

율주행차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해당 무인 자율주행차가 속한 기업이 우선

적으로 배상해야 하며, 이후 책임이 있는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자, 자동차 제조

자, 설비 제공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다. 차량이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이나

상업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최근 공개된 베이징시 자율주행차 조례(의견 수렴안) 에서도 이러한 태도

를 유지하고 있다.61) 이처럼 중국의 법규는 자율주행차를 독립적인 책임 주체

로 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율주행 교통사고는 전통

적인 책임 추궁 경로로 돌아가 운전자나 제조자에 대한 사후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62)

王钢, “人工智能刑事责任主体否定论—基于规范与语义的考察”, 苏州大学学报(法学版)(2022

年第4期), 64면; 张恩典, “超越算法知情权：算法解释权理论模式的反思与建构”，东南法学

(2022年第1期), 2면.

60) 上海市智能网联汽车测试与应用管理办法(2021.12.29. 발표 2022년 2월 15일 시행).

61) 동 조례 제29조는 “자율주행시스템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고(제1항), 자율주행시스템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율주행차 측에 책

임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제2항), 차량 소유자나 관

리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책임이 있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등

에 구상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제3

항)”고 규정하고 있다.

62) 刘艳红, “自动驾驶的风险类型与法律规制”, 国家检察官学院学报(2024年第1期),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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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자율주행차 자체의 책임주체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사후 책임의 부담주체가 자율주행차의 제조자와 운전자 중 누구인지를

두고 다시 견해가 갈린다.

1) 운전자의 과실 책임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고 있다. 첫째, 교통사고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견해는 운전자가 전통적

인 의미에서의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이 견해는 자율주행차를 여

전히 전통적인 기계, 즉 ‘물건’으로 보는 관점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며, 자율주행 모드를 활성화한 사람이 이후의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

을 져야 한다고 본다.63) 둘째, 사용자 책임을 참조하자는 견해가 있다. 자율주

행차는 운전자가 고용한 운전자로 볼 수 있다고 하며, 차량이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주행할 때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

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차

량을 “고용”(구매)한 운전자(소비자)는 자율주행차 혹은 자율주행시스템에 대

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하며, 나아가 차량 보유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키

는 방안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64) 셋째, 동물의 불법행위 책임을 참

조하는 견해는 자율주행차는 개와 유사하며 이들은 인간의 통제와 개입 없이

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중국 민법전 제1245조와 1246조는 동물의

사육자나 관리자가 상응하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율주

행차의 소유자에게도 위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65)

교통사고 불법행위 책임설에 대해서는 차량이 자율적으로 제어되는 단계에

서는 인간이 운전할 필요가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63) 李硕, “自动驾驶汽车交通事故侵权的责任认定”, 学习与实践(2022年第11期), 88면.

64) 冯珏, “自动驾驶汽车致损的民事侵权责任”, 中国法学(2018年第6期), 109면.

65) 郑志峰, “自动驾驶汽车交通事故责任的立法论与解释论”，东方法学(2021年第3期), 161면. 자

동차를 동물과 같이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사례로는 미국의 Lewis v. Amorous 사건

(Lewis v. Amorous，59 S.E. 338，340(Ga. Ct. App. 1907))이 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를 맹수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적

용되어야 하는지였는데, 항소 법원은 문제의 본질이 자동차의 위험성보다는 이를 운전하

는 사람의 위험성에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인간의 개입 이전에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무해

하며,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통제 불능 상태의 자동차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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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작업을 수행하는데, 운전자가 자동차를 제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향후 완전자율주

행이 가능해지면 노인, 미성년자, 시각 장애인 등이 자율주행차의 사용자가 될

것인데, 이들을 운전자로 간주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

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사용자 책임을 참조하자는 견해의 핵심

틀은 운전자(고용주)와 자율주행차 간의 책임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며, 이는

자율주행차가 법적 인격을 갖추고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자율주행차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더 많은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다. 동물의 불법행위 책임을 참조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와 동물

간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물의 불법행위와 교통사고 불법행위는 책임

원칙, 구성 요건, 책임 주체 등에 대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비판

이 따른다.

2) 제조자의 과실 책임

제조자의 과실 책임 판단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주요 견해가 있다. 첫째, 일

반 과실 불법행위설은 완전 자율주행 단계의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용자가 운

전 중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과실 책임을 지지 않고, 자동차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66)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서 소비자나 운전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을 완전히 또는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

는 보호되어야 한다. 교통사고의 발생은 자율주행차가 홍보한 신뢰성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제조자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자연스럽

다고 한다. 둘째, 제품 책임설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이 사용자 과실이 아

니라 시스템의 오작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대부분 인

공지능 또는 알고리즘 기술의 불안정으로 인한 시스템 결함으로 발생하므로

운전자는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제조자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조정

할 때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제품의 설계 결함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

다고 주장한다.67) 즉, 자율주행차의 하드웨어 설치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조

정은 제조자가 자율주행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주의의무이고, 이 주의의무는 개별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아니라

주로 제조자의 주의의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68) 셋째, 엘리베이터 불법행위

66) 曾粤兴・高正旭, “论人工智能技术的刑法归责路径”, 治理研究(2022年第3期), 119면.
67) 徐永伟・袁彬, “无人驾驶交通事故中的刑事责任及其分配”, 南京师大学报(社会科学版)(2022年
第3期),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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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참조하자는 견해가 있다. 자율주행차의 작동이 엘리베이터의 운영과 매

우 유사하다고 보고, 자율주행차 제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운전자나 사용자가 차량의 제어를 상실한 상황을 전제로

엘리베이터 사고(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제조자(자율주행차

제조자)가 책임을 지고, 이후 사고 분석을 통해 2차적인 책임 분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일반 과실 불법행위 책임설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은 고위험 신기술이

기 때문에 일반 과실 불법행위 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자에게 자율주행 기술 개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

지 못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엘리베이터 불법행위 책임설은 엘리베이터가 항상

폐쇄된 환경에서 운행된다는 객관적 조건에 기반한 것으로 단순한 운행 환경

에서는 책임 판단이 일정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의 복잡한 운행 환경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품 책임설의 문제점은 제조자가 과중

한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품 책임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이중 책임 보험 구조를 구

축하자는 견해가 있다. 1단계 보험은 직접적인 책임 주체가 위험 분산을 위해

가입하며, 2단계 보험은 사회 구제 방식으로, 관련 주체의 일부 수익을 공동

배상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자는 것이다.69)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시 지능

형 커넥티드 차량 테스트 및 응용 관리 방법 제40조는 “지능형 커넥티드 차

량의 도로 테스트, 시범 응용 및 시범 운영을 수행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일정 금액의 상업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의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 회사가 지능형 커넥티

드 차량의 특성에 맞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된 사회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사회 위험 기금을 설립하여, 책임

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먼저 보상을 제

공할 것을 권장한다”고 규정하고, 상하이시 푸둥 신구 무인 자율주행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 혁신 응용 촉진 규정 제30조는 “무인 자율주행 스마트 커넥티

드 차량을 이용해 도로 화물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운송인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차내 승객 책임 보험에 가입

해야 한다. 관련 산업 조직 및 기업들이 위험 기금을 공동으로 설립할 것을

68) 郭泽强, “人工智能时代权利与责任归属的域外经验与启示”, 国外社会科学(2020年第5期), 68∼69면.

69) 王春梅, “人机协同视域下中国自动驾驶汽车责任保险立法构设”, 上海师范大学学报(2022年第3期),

5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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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한다. 보험사는 무인 자율주행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의 특성에 맞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자동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지능형 로봇의 형사책임 귀속에 관해 중국 화동정법대학교의 류시엔취엔 교

수는 “지능형 로봇이 설계된 프로그램 범위 밖에서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가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권리형으로 구성된 중국의 기존 형벌체계는 지능형 로봇을 포함할 수 없기 때

문에 중국의 형벌체계를 재구성하여 데이터 삭제, 프로그래밍 수정, 영구 파기

등의 처벌 방식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70) 이에 대해 데이터 삭

제, 프로그래밍 수정 및 영구 파기 방식이 특별 예방 및 일반 예방 형벌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위와 같은 관점은 인공지능

스스로가 식별 및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 성립 가능한 가설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작동하는 자율주행

차나 로봇은 여전히 인간의 통제 범위 내에 있으므로,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

에 대한 우려는 현 단계에서 불필요하다는 것이다.71) 다시 말해, 자율주행차는

자율 의지가 부족하고, 그의 사회적 의미가 있는 모든 행동은 인간의 지시와

행동의 연장선에 있으므로,72)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없

고,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 수정, 영구 파기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형벌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자율주행차 제조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여 자율주행의 자가 학습, 반복, 업그레이드를 추

진하므로,73)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1) 제조자의 형사책임

자율주행차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자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율주행

차를 생산 또는 판매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고, 응용

단계에서 제조자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결

70) 刘宪权, “人工智能时代我国刑罚体系重构的法理基础”,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2018年

第4期), 47면.

71) 푸위밍, “자율주행차 사고의 형사 책임과 논리 전개”, 비교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

비교형사법학회, 2023년, 311면.

72) 王乐兵, “自动驾驶汽车的缺陷及其产品责任”, 清华法学(2020年第2期), 106면.

73) 刘艳红, “Web3.0 时代网络犯罪的代际特征及刑法应对”, 环球法律评论(2020年第5期),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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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초래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진다.

2) 운전자의 형사책임

자율주행차의 자동화 등급과 사고 책임의 결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동화의 등급에 따라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더 높은 자동

화 등급에서는 운전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 운

전자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참고로 장쑤성 도로교통안전 조례 74)는 조건

부 자율주행차, 고도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를 구분하고, 조건부 자율주

행차 또는 고도 자율주행차가 도로교통안전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안 교통 관

리 부서는 법에 따라 차량 운전자를 처벌하며,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로교통안

전 위반행위를 한 경우 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제85조).

Ⅳ. 비교법적 검토와 법적 인프라 구축 방향

1. 한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법제 비교

중국의 현행 도로교통안전법 등 법률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인

간을 대신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한 자율주행이 합법적인 지위를 갖는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 도로법(公路法) 및 도로교통안전법실시조례(道路交通安全法实

施条例) 에 의하면, 도로는 자동차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장소라 할 수 없다.

비록 중국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와 일부 지방정부에서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

테스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위법은 아직 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율주행차 도로주행 테스트의 합법성

이 문제될 수 있다.75) 이와 달리 한국은 자율주행자동차법 과 도로교통법 ,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76) 도로교통법 은 도로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74) 江苏省道路交通安全条例(2023.7.27.개정, 2024.1.1. 시행)

75) 北京交通大学北京综合交通发展研究院，“与自动驾驶相适应的道路交通法规和运营监管政策研究”，

北京交通蓝皮书 (2021.12.), 168∼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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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26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이다.

중국의 경우 자율주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도로교통안전법 과 같

은 법률에서 자율주행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자율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방법이 아니

라, 먼저 지방성 법규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테스트하고 이렇게 쌓인

경험을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남정법대

학 과학기술법학연구원 부원장인 정즈펑(郑志峰) 교수는 “지방정부가 자율주행

차의 시범 운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험 가입, 교통법규 준수, 안전요원

배치 등과 같은 지방 규범을 제정하는데, 이는 매우 좋은 입법 시도”라고 평가

하고, 향후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자율주행

차 제품의 승인 기준, 차량 관리 및 사용 규칙, 사고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77) 자율주행에 관한 국가 차원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지방정부에서 관련 입법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의

중앙정부인 국무원과 중앙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산당의 영도에 따라

당의 방침을 집행할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당-국가

체제’인 것에 기인한다.78)

중국은 지방 조례 외에도 중앙정부 관련 부처의 정책성 문건을 통해 자율주

행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기

반으로 자율주행 분야의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입법적으로는 앞서 본 자

율주행자동차법 이나 도로교통법 등의 제・개정을 포함하여,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

성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

하고자 한다. 이 밖에 자동차관리법 은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자율주행자동

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7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

76) 자율주행자동차법 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을 준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

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자율주행시스템’

을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라고

정의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도로교통법 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

템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2조 제18호의2, 제18호의3).

77) 腾讯网, “广州拟立法支持！数看自动驾驶各地发展趋势”(2024.8.2.)

78) 손한기, “중국의 당-국가체제에 관한 일고찰 -당내법규를 중심으로-”, 비교중국연구 제3권

제1호,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2년, 4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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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자동차규칙’)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

벨 3)에 관한 안전기준을 두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고 있다(제

111조의3, 별표2).

하지만, 자동차규칙 상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여서 국내 기업이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시험하거나, 출시하기 위해

서는 상당한 규제 리스크를 감당해야 했다.79) 정부는 이와 같은 기업의 우려

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완비한 뒤,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조기 상용하

고자 하였으나, 국제기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와 같은 조기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었다.80) 이에 2024년 3월 자율주행자동차법 을 개정하여 자동

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이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조

기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삼권이 분립된 우리나라에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경우 ‘당-국가체제’를 기반으로 당의 방침

에 따라 관련 행정부처가 내어놓는 정책성 문건은 법률 못지않은 힘을 가지

며,81) 이에 입법적 뒷받침 없이도 국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

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은 베이징, 선전, 우한 등 여러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를 운행하며 1년 전인 2023년 9월에 7,000만㎞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아 미국

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다.82) 중국이 자율주행차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현

실을 감안하면,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국가 차원의 목표

로 삼아 일련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지방 입법을 통해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입법을 하고자 하는 중국식 접근 방식을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

리에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 방식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자율주

행의 기술적 경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유연하고 민첩한 규제

79) 법률신문,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동향”(2023.12.28.)

8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0

인 제안, 의안번호 212189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1) 이상우, “AI 시대, 중국 데이터 정책 동향의 이해”, 중국전문가포럼(2024.5.29.).

82) 국내 자율주행 누적 운행 거리 1위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운행 데이터는 약 40만

㎞에 불과하다(중앙일보, “우한에만 로보택시 500대…한국 자율주행 경험, 중국 1%

뿐”(2024.7.9.)). 구글의 계열사인 웨이모는 2023년 한해 상업용 운행기록이 약 70만 건이

었는데, 웨이모보다 5년 늦게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든 바이두는 2023년 한해 로보택시 탑

승 건수 73만2000건을 달성했다(오피니언뉴스, “美・中 자율주행 치고 나가는데…한국은

'느릿느릿'”(20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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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물론, 중국과 정치・사회 체계를 달리하는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을 취하기는 어렵다. 다만, 자율주행과 같이 아직 완성되

지 않은 기술의 안전과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혁신을 저해하

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규제샌드박스
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83)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

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스타트업에게 기회를 부여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는 규

제샌드박스 활용의 좋은 예이다.84) 최근에는 기업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담

당 부처가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구조가 아닌 정부 부처가 선제적으로 규

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추진 중인데,85) 이러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기

술 및 신산업에 필요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자유

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은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고, 자

율주행 전용차로, 무선통신망과 클라우드 도로교통 관제 시스템 등 인프라 건

설이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시스템’은 한

국 자율주행자동차법 상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유사한 개념이다.86) 한국에

서도 예전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인프라 구축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해 왔지만,87) 진행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안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에 탑재하는 센서 등 장비의 고도화와 함께 도

83) 중국은 2021년 ‘14.5’ 규획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5G의 보급 및 6G 기술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이른바 ‘국가실험실’ 운영을 언급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국가실험실’ 정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는 김정진・선종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제 정비와 중국 법제의 시사점”,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제3호, 4차산업혁

명융합법학회, 2021년, 132면 참조.

84) 상용차신문, “대형 화물차 간선운송 자율주행 실증 규제 완화”(2024.2.16.)

85) 서울경제, “규제샌드박스 심사 속도 높인다…민간조정기구 신설”(2024.8.1.)

86)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신호기, 안전표지, 교통시설(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활용하여 도로상황 정보・교통상황 정보 등 자율주행차
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

신 또는 수신하여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3호).

87) 2017년 국토연구원 인프라본부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첨단 도로 인프라 정책 방안’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차 도로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1단계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 2단계 자율주행차 전용차로, 3단계 자율주행차 전용도로라는 단계적 추진 방안

을 제시한 바 있다(한겨레, “자율주행차 돌파구, 결국 전용차로에서 찾는다”(20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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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프라 등을 통한 자율협력주행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2021년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단’은 2027년까지 인프라 융합(차랑-도로-클라우

드) 기술을 통한 ‘융합형 레벨 4+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

율협력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2. 자율주행차 사고시 법적 책임 귀속

자율주행차 사고시 법적 책임의 귀속에 대해 중국의 학계에서는 다양한 견

해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자율주행차를 독립적인 책임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는 주장과 자율주행시스템은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여전히 인간, 즉 운전자나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나,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인공지능

은 자유의지가 결여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다수의 학자들은 자율

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운전자나 제조자 등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본다. 자율

주행차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와 제조자의 과실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며, 후자의 견해

가운데 제품 책임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제품 책임설에 따르면 제조자가 과

중한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88) 보험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편, 선전 경

제특구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관리조례 를 비롯한 상하이, 베이징 등의 지방

조례는 완전 자율주행차량 사고의 경우 우선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추후 책임이 있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가 먼저 보상을 한

후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인지, 자동차 자체의 결함인지, 자율주행시스

템의 오류인지, 해킹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보안상의 문제인지 등을 규명하여

제조업체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

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자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제조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도 레벨 4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

88) 이 밖에도 제조물 책임설은 논리적으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은 매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인식,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 Sungkyun China Brief 제9권

제1호,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1년,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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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에 따른 형사책임 귀속 주체에 대해 크게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견

해89)와 자율주행시스템에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90), 그리고 누구에게도 형사책

임을 부담시키기 어렵다는 견해91) 등이 있다. 만약 자율주행시스템인 인공지

능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법인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

벌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차 운행을 지배한 자를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보아, 인공

지능에게 운행 중 사고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가 문제 된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신의 행위 의미를 이해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인식하

고 불법을 결의한 자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중 발생한 사고가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

이었고, 그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명・신체라는
가장 중요한 법익보호의 측면에서 형사 제조물책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92) 형사 제조물책임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것으로, 특히

주의의무위반과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그 발생한 결과를 운영자들에

게 귀속시키는 법논리가 관건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제조・판매
자는 제조물의 설계・제조・판매 이후에도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적으로 수집하고, 그로 인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법익침해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

할 수 있었음에도 제품 회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법익침해 결과를 발생

케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질 수 있는

지에 대한 정교한 법논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책임 귀속의 주체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안전이 확보

될 수 있으며, 법적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89) 박세영,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책임귀속과 교통법제의 정비 - 영국의 새로운 자율주행

자동차법 권고안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42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년,

160면; 배상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민・형사 책임에 관한검토 –일본에서

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724호, 법조협회, 2017년, 33면; 한성훈, “자율주행자동

차의 기술단계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20년, 292면.

90) 레벨 4 이상에서는 자연인에게 운전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향후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는 윤영석,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홍익법학 제20

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년, 536면.

91) 이종영・김정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 제17권 제2호, 중앙법학회,
2015년, 167, 174면.

92) 김형준,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중앙법학 제19권 제4호, 중앙법학회, 2017년,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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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귀속도 명확해질 수 있다. 위 두 법적 과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결과제

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의 경우, 운전자는 운행을 지배・통제한 자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운행

을 지배한 자율주행시스템은 형법상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독일은 2021년

레벨 4차량의 도로주행을 대비하여 기술감독관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은 2022

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특정 자동운행’의 개념을 통해 운전자를 전제로 한

기존 ‘운전’의 개념을 변경하였고 특정자동운행 실시자・주임자, 현장조치업무
실시자의 3단계 책임체계를 구축하였다.93) 이들 국가는 기술감독자나 특정자

동운행 주임자 등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교통안전과 관련한 새로운 책임

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94) 운전자를 자율주행시스템이용의 책임에서 면책시

키려는 입법경향을 보인다. 각국이 레벨 4단계에 대한 입법작업에 나섰지만 자

율주행시스템 개발자의 주의의무의 범위, 과실범에 있어 신뢰원칙과 예견가능

성의 정도 문제, 긴급피난의 문제 등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논쟁 중이며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95)

가장 강력한 국가형벌권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요건과

전제조건들은 민사책임에 비해 훨씬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성급하게 형사법이

개입한다면 자칫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과 비즈니스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인지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시 형사책임을 민사책임으로 전환하자는

견해가 있다.96) 이에 의하면 일종의 완화된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

입하면 형사책임 주체가 개발책임자인지, 제조사인지, 유통사인지 등 불명확한

93) 일본의 ‘특정자동운행’은 무인자율주행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특정자동운행 실시

자’는 특정자동운행 허가를 받는 자로서 자동차회사나 모빌리티 회사가 이에 해당하고,

‘특정자동운행 주임자’는 운행을 모니터링하고 비상 시 운행종료 등 조치를 취하는 자를

의미하며, ‘현장조치업무 실시자’는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처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황

현아・손민숙,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

로 , 보험연구원, 2023년, 47∼48면).

94) 박준환,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분석”, NARS 입법정책 제12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54면.

95) 이승준, “Level 4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시 형사책임에 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방향성 -

독일, 일본 및 영국 입법권고안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

국비교형사법학회, 2023년, 88면.

96) 은종성・김주표・김시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

구 제36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7년, 376-3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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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장 현실적인 민사책임 해결방안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0호) 제4조는 “자율주

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된 교통사

고 피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97) 또한

금융위원회는 업무용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특약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98) 한국은 1981년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한 과

실범의 형사책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근거하여 책임보험으로 해결함으

로써 이미 상당 부분 민사사건화 해오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 관련 법률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특성을 반영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보험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99)

민사책임 주체로서 전자인(e-person) 개념,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설정, 제조

물책임 등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민사법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윤리적 색채가

강한 형법보다 우선시되고 있고 용이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관련자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비용이 행정청이 부과하는 관리・감독비용
보다 낮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 관련 회사들의 잘못된 결정을 막을 방법

이 없다. 국가의 법익보호의무를 수호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이 부과하는 위험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

97) 자동차관리법 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가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7조 제5항, 동 시행규칙 제26조의3 제

1항 제2호).

98)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 보

도참고자료(2020.9.17.)에서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히 하고, 사고발생

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 시 차량 제조사에 후구상할 것과 사고원인 조

사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며,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99) 책임 공백 및 보상 공백 해소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무인자율주행차 운행에 관여하는 새로운 책임 주체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도 자동차보험에서 담보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황현아, “자율주행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2023년,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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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은 수준의 벌칙규정을 통해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결함을 발견하거나 안전성이 위협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조 중단, 리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 시 벌칙규정을 두어야 한다.100) 제조자가 이러한 사전위험 방지의

무를 게을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부작위

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00) 박희수, “자율주행자동차의 형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법학논집 제25권 제3호,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년, 115면.



중국 자율주행차 법제와 책임 귀속 논의의 비교법적 고찰 / 이웅영, 송문호  269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논문

김인식,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 Sungkyun China Brief 제9권 제1호, 성

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1년

김정진・선종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제 정비와 중국 법제의 시사

점”,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제3호,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년

김형준,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중앙법학 제19권 제4호, 중앙법학

회, 2017년

박세영,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책임귀속과 교통법제의 정비 - 영국의 새로운 자

율주행자동차법 권고안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42권 제4호, 전남대학

교 법학연구소, 2022년

박준환,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분석”, NARS 입법정책

제12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박희수, “자율주행자동차의 형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법학논집 제25권 제3호, 이

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년

배상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민・형사 책임에 관한검토 –일본에서
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724호, 법조협회, 2017년

손한기, “중국의 당-국가체제에 관한 일고찰 -당내법규를 중심으로-”, 비교중국연

구 제3권 제1호,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2년

윤영석,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년

은종성・김주표・김시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7년

이승준, “Level 4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시 형사책임에 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방향성 -독일, 일본 및 영국 입법권고안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비교형사

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3년

이종영・김정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 제17권 제2호, 중

앙법학회, 2015년

푸위밍, “자율주행차 사고의 형사 책임과 논리 전개”, 비교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3년



270  법학논고 제87집 (2024. 10)

한성훈,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20년

-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 기술수준평가 , 2024년
최의현, “중국 첨단자동차 산업의 발전, 혁신 성과 그리고 한계”, INChinaBrief

Vol.363, 2018년

황현아・손민숙,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

를 중심으로 , 보험연구원, 2023년

황현아, “자율주행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보험연구원,

2023년

2. 중국 문헌

- 논문

康兰平・王紫函, “自动驾驶汽车交通犯罪中刑法规制研究”, 东南法学(2021年第1期)
郭泽强, “人工智能时代权利与责任归属的域外经验与启示”, 国外社会科学(2020年第5期)

童钰翔, “智能网联汽车道路交通安全管理体系建设相关法律问题研究”, 道路交通管理

(2024.7.)

刘艳红, “Web3.0 时代网络犯罪的代际特征及刑法应对”, 环球法律评论(2020年第5期)

刘艳红, “人工智能的可解释性与 AI 的法律责任问题研究”，法制与社会发展(2022年

第1期)

刘艳红, “自动驾驶的风险类型与法律规制”, 国家检察官学院学报(2024年第1期)

刘宪权, “人工智能时代我国刑罚体系重构的法理基础”,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

报)(2018年第4期)

李硕, “自动驾驶汽车交通事故侵权的责任认定”, 学习与实践(2022年第11期)

徐永伟・袁彬, “无人驾驶交通事故中的刑事责任及其分配”, 南京师大学报(社会科学
版)(2022年第3期)

王钢, “人工智能刑事责任主体否定论—基于规范与语义的考察”, 苏州大学学报(法学

版)(2022年第4期)

王乐兵, “自动驾驶汽车的缺陷及其产品责任”, 清华法学(2020年第2期)

王春梅, “人机协同视域下中国自动驾驶汽车责任保险立法构设”, 上海师范大学学报

(2022年第3期)



중국 자율주행차 법제와 책임 귀속 논의의 비교법적 고찰 / 이웅영, 송문호  271

张恩典, “超越算法知情权：算法解释权理论模式的反思与建构”，东南法学(2022年第1期)

郑志峰, “自动驾驶汽车交通事故责任的立法论与解释论”，东方法学(2021年第3期)

郑志峰, “自动驾驶汽车的交通事故侵权责任”, 法学(2018年第4期)

曾粤兴・高正旭, “论人工智能技术的刑法归责路径”, 治理研究(2022年第3期)
冯珏, “自动驾驶汽车致损的民事侵权责任”, 中国法学(2018年第6期)

叶良芳, “人工智能是适格的刑事责任主体吗?”, 环球法律评论(2019年第4期)

- 보고서

北京交通大学北京综合交通发展研究院，“与自动驾驶相适应的道路交通法规和运营监

管政策研究”， 北京交通蓝皮书 (2021.12.)

中国汽车工程学会・国家智能网联汽车创新中心・中国信息通信研究院・中国银河证
券股份有限公司, 车路云一体化智能网联汽车 产业产值增量预测 (2024.2.)

中国智能网联汽车产业创新联盟， 车路云一体化系统白皮书 (2023.1.)



272  법학논고 제87집 (2024. 10)

[Abstract]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hina's Autonomous Vehicle

Legislation and Discussions on Liability Attribution

101)Oongyoung Lee*・Moonho Song**

China, once a latecomer in the autonomous driving industry, is now considered

one of the most proactive nations in the re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n the early stages o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development, China's

technology lagged significantly behind global standards. However, through

activ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nd large-scale investments, China has

rapidly closed this gap. This progress is underpinned by legal policies that

support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the industry. While China has not yet enacted specific legislation for

autonomous vehicles, existing laws, such as the ‘Road Traffic Safety Law,’

do not adequately address issues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Instead,

China has adopted an approach where local governments establish ordinances

to permit autonomous driving. This approach allows for the testing of

autonomous vehicle commercialization through local regulations, with the aim

of reflecting these experiences in future national-level legal reforms.

Additionally, China has positioned ‘vehicle-road-cloud integration’ as a key

direction to accelerate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focusing

on building infrastructure such as dedicated autonomous vehicle lanes,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and cloud systems. Amid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such as privacy and data protection, discussions on

the attribution of legal liability in the event of an autonomous vehicle accident

are actively taking place within the Chinese academic community. This is a

challenge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commonly face as they enter the

era of autonomous driving. This paper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these

** Reseacher of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Professor, Law School,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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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and presents the implications of China's legal responses for

South Korea.

Keywords : Autonomous Vehicles, Artificial Intelligence, Chinese Legislation, 
Legal Liability, Cooperative Autonomous Driving, 
Vehicle-Road-Cloud Integration, Commercialization




